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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과 주민자치의 의의

1. 현행 지방자치의 특성 및 문제점

o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지

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다양한 원인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의 지배적 형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o 우리 지방자치의 경우 중앙정부가 관장해왔던 일부 사무를 지방정부

자치영역으로 이양하고 관선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교체한 것에 불

과한 전형적 관치중심의 단체자치 성격을 띠고 있음. 단체자치 시각

에서 지방분권 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조되어왔지만 정작 시민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통제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음

o 단체자치마저도 많은 권한과 기능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

고, 중앙정부의 가부장적 관점과 통제가 지방행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지방정부가 추

진하는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고, ‘구유식 정치’(pork-barrel politics)에 의한 중앙의 재정확보 결

과가 단체장 업적과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타적․외생적

지방자치의 모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o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도 단체자치 관점에서 정

의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과 사무의 수직적 이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음. 반면, 주민참여와 통제와 같이 국가권한의 수평적 이

동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물러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

의 불신과 정치적 무력감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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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의 필요성

1) 시대정신으로서의 주민자치

o 세계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지방화 방향은 국가권한의 두 가지 변화

와 맞물려 있음.

① 국가권한의 수직적 이동

- 다양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세계화 흐름 속에서 민족국가 단위

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현대사회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

성과 함께 지방정부로의 권력이동과 역할이 강조됨

② 국가권한의 수평적 이동

- 사회의 기본 조직 원리로 간주되어온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시민사회’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국가권한의 시

민사회로의 이동과 정부와의 수평적 관계형성이 강조되고 있음

o 국가의 수직적 재구조화가 구현되는 방식이 '지방분권'이라면, 수평

적 재구조화를 위한 처방이 바로 '주민자치'임. 주민자치는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민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지방자치 사상임

o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강조함. 주민자치

는 과거 정부서비스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던 지역사회를 더 이상 수

동적 방관자가 아닌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 또는 파트너로 간주한다

는 면에서 시민사회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개념과도 일

맥상통함

o 주민자치는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중앙집권적 국가가 가지

고 있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로부터

지역사회로까지 이양하는 ‘이중분권’(double devolution)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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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분권과 주민자치․단체자치의 성격

자료: 김수신(2010: 11)의 그림을 수정․보완

2) 한국사회에서의 주민자치의 의의

o 우리사회의 맥락에서 주민자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짐

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

- 주민들이 참여제도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은 곧 ‘가까운 정부’야말로 ‘좋은 정부’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

져올 수 있음

-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서비스에만 익숙

했던 시민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은 좀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가까이 있을 때 자신들이 원

하는 삶의 변화가 용이해짐을 깨닫게 함

- 제대로 된 주민자치 경험이야말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음

②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덕성을 갖춘 시민의 양성

- 주민자치는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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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

리만을 내세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회구성원의 변화

를 위한 처방임. 우리사회도 ‘보이는 손’인 정부의 지나친 개입

과 ‘보이지 않은 손’인 시장문화의 확산 속에서 공공문제에는 무

관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만 집착하는 이기주의적 개인들

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임

- 정당간 경쟁을 통한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제만으로는 민주주

의로부터 기대했던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결

론에서 도출된 의제가 바로 참여민주주의임

-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제의 '민주성결핍'(democratic deficit)에 대

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됨. 민주성 결핍은 시민과 정부제도 사이

의 단절(disconnection)을 기술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서, 선

거를 통한 대의민주제가 정당성과 책임성 기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데 실패했다는 반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

(Warren, 2009)

- 작은 지역사회 단위의 주민참여는 사회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집합체로서의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성찰하며 실천하

는 ‘시민덕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훈련의 의미를 가

짐

③ 압축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일탈 및 병리현상에 대한 처방

- 경제규모 10위, 무역규모 8위 등 화려한 경제성적표에도 불구하

고, 2012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조사대상 34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32위로 나타남

-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와 저출산률 1위라는 통계도 우리사회

행복지수 결과를 뒷받침해줌

-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E. Durkheim은 일찍이 ‘자살

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살이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

감의 부재로 인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지적함. 이러한 사회적 연

대감이 현대사회에서 재해석된 것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고 사회적 자본과 맞물려 강조되는 것이 지역사회 또는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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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 대한 처방은 지역공동체 형성 또는 회복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유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형성과 참여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주

민자치는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국가의 불명예를 벗어나

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할 수 있음

II. 주민자치 기반으로서 동네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1. 주민자치 참여주체로서의 지역사회

o 지역사회의 의의

- 주민자치를 논의할 때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주체가 바로 ‘지역사회’(local community)임1)

-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 주민자치는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보다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

유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집합적 역량강화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선 또는 공적 가치를 생

성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함

o 지역사회와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구성원

사이의 관계망(network), 신뢰 및 호혜의 규범과 같은 관계자원을

의미함

-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학자인 미국 하버드대 R. Putnam교수와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E. Ostrom교수 등은 국가단위의 거

대담론이 아니라 동네와 같은 작은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자발

적 결사체를 통한 관계형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첫 단계임을 강

1) 지역사회 대신 ‘지역공동체’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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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

- 실제 이들 학자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장은 ’지역사회‘ 또는 ’

지역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 지역사회의 의미에 포함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는 바로 사

회적 자본을 지칭함

-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를 형성(community building)하는 것과 사회

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갖게 되고, 지역사회 역량은

곧 사회적 자본의 수준으로 대표됨

o 지역사회 형성의 운동적 성격

- 현대사회의 지역사회 형성 또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사이의 운동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야 함

-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

량을 구축해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다분히 운동적 성격을 띰

-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생태보존, 기타 공공재 생성에

목적을 둔 의식적이고 집합적 노력을 통해서만 지역사회 또는 사

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지속가능하다고 봄

2. 주민자치 공간단위로서의 동네의 의의

1) 동네의 개념

o 지역사회 형성 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최소의 전략적 공간단

위가 바로 ‘동네’(neighborhood)임

- 동네란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비공식적이고 대면적

인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임

- 동네는 그 규모 면에서 구성원들의 무임승차 유인을 최소화하고,

참여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유리하다는 면에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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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단위가 됨

o 동네의 사적 의미

- 개인에게 동네는 경쟁사회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난 휴식공간의

의미를 갖거나 때로는 ‘어느 동네 아무개’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개역할을 하기도 함

- 특히 은퇴자나 아이를 기르는 주부의 경우 동네는 소소한 대화와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이 됨

- 시장경제에서 동네는 개인의 기호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택되는

일종의 상품으로 간주됨

o 동네의 ‘공적 공간’으로의 의미 변화

- 최근 동네의 사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가진 공적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실험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동네주민들의 조직화를 통해 상호 신뢰 쌓기와 호혜적 관계 형성

을 도모하고, 이러한 관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스스로 동네

의 공공선에 기여하고 삶의 질 개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그것

임

-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형성’(community building)과 같은 전문

학술용어로 표현되기고 하고, ‘마을(공동체)만들기’와 같이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불리기도 함

o 비교적 중립적이고 장소적 성격이 강한 동네 개념과 비교할 때, ‘마

을’은 다분히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마을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1차 산업을 중심으로 공통된 생활을

하는 지역’의 의미를 갖는 촌락, 또는 영어의 village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체적 의미를 강하게 반영함

-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삶이 강화되었을 때, 동네

를 ‘마을’로 부를 수 있고, 동네를 지역사회(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마을만들기’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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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네의 성격과 규모

(1) 동네의 성격

o Chaskin(1997)은 동네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을

지적함

① 동네 경계 정의의 정치적 성격

- 우선 동네의 윤곽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도시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하부지역(subareas)들이 인식되고 식별되어

짐. 그러한 하부지역들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발전되고 정의되어

져 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개인 및 집단의 인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계를 재규정하려는 조직화된 노력에 따라 윤

곽이 달라질 수 있는 협상과정의 산물임. 따라서 어떤 주어진 프

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를 위해 동네를 정의하려는 노력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 됨

② 개방적 체계로서의 동네

- 동네는 다른 체계들과 연관되어 그들의 영향을 받는 개방된 체계

로 간주됨. 개인들은 동시에 이러한 여러 체계들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체계와의 연계의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

지며 변할 수 있음.

③ 집합적 행동을 위한 동기제공

-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는 종종 동네의 범위를 벗어

나지만 정보와 사회적 지지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으로서 이웃간

관계는 여전히 보편적인 것으로 남아있음. 동네에 대한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존재는 거주자들의 집단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지원하고 집합적 행동을 위한 기초와 동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명백한 가치를 지님. 더불어 주거지의 안정성은 이웃들 사이에 개

인적인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참여를 조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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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네 경험의 다양성

- 동네들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경험됨. 보다 큰 규모

의 사회와 통합된 사람들(결혼한 사람들, 중년의 사람들, 높은

소득과 교육수준을 갖은 사람들)은 보다 광범위하고 우연적인

동네 네트워크를 가지는 경향을 보여줌.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

들(독신자들, 어린이 및 노인,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을 가진 사

람들)은 동네에서 좀 더 소규모의 보다 강하고 잦은 관계를 가

지는 경향이 있음

o 동네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다양하고 때로는 경쟁적인

방식으로 정의되고, 동네에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는 다양함

(Forrest and Kearns, 2001)

① 지역사회로서의 동네

- 동네를 지역사회와 동일시할 때,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작은 지

역을 공유하는 공동의 정체성, 관심 및 집합적 관행들이 강조됨

-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응집(cohesion), 안락성 및 비공식적 통제

등의 이미지에 호소하게 됨

② 환경으로서의 동네

- 환경으로서의 동네는 어떤 동네에 대한 서비스전달수준, 동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 동네 안팎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조건과

상황에 초점들 두며, 이러한 요인들이 동네 사람들의 후생

(well-being)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됨.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환경이 주민의 삶

의 질이나 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강화한다는 ‘동네효

과’(neighborhood effect)가 대표적 예가 됨. 동네를 환경으로 보

았을 때, 취약동네 또는 부자동네와 같이 범주화가 중요해지고,

이와 같은 동네특징은 정책결정자에게 정부개입을 위한 원리나

근거를 제공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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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규모 정체성(identity) 주민 수

1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

(Small group of dwellings)
500미만

2
이름이 붙여진 가장 작은 단위의 거주지

(Smallest named settlement)
500-3,000

3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

(Smallest governed settlement)
3,000-15/20,000

4
지속가능한 최소단위 정착지

(Smallest sustainable settlement)
20,000이상

자료: Somerville(2011: 90)

<표 1> 동네규모 유형

③ 상품으로서의 동네

- 도시는 상품화된 단위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동네는 다양한 질의

상품으로 간주됨. 부동산개발업자와 서비스공급자는 소비자 기호

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팔기 위하여 주거형태의 특별한 특징들

을 강조하게 됨. 구매자는 주거환경의 프로필과 가격을 고려하여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또는 지위에 맞는 동네를 선택하게 됨

(2) 동네의 규모

o Somerville(2011)은 경험적 차원에서 영국의 동네규모를 <표 1>과 같

이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표 2>와 같이 특징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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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규모

특징

1

- 이웃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 형성된 정감과 호혜, 친사회적 행동 등

으로 특징지어짐

- 상호작용은 공식적 조정이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동네의 형태이지만 다른 영역에서 동네를 대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2

- 이 규모의 중요한 속성은 정체성(identity)으로서 이웃들 사이의 관계

가 집단, 지위, 계급, 인종, 연령 등과 관련된 정체성을 통해서 매개

됨

- 지역사회결사체, 동네주거조직, 소규모 스포츠동우회와 같은 조직화

동인이 작동함

- 동네를 대표하는 조직을 가질 규모가 되며,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자율거버넌스’(self-governance)가 가능

함

- 동네조직이 다른 동네나 더 높은 규모에서 해당 동네를 대표할 수 있

음

3

- 정부가 이 규모에서 학교, 치안, 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제도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됨

- 영국의 패리쉬․타운의회나 프랑스의 코뮌 등 지방정부의 일차 계층

의 형태를 띰

- 선출직 공직자들이 동네 형성을 지배하는 ‘계층적(hierarchical) 거버

넌스’의 성격을 띰

- 많은 주민조직들이 이 단위에서 활동하지만 전체 동네를 대표한다고

보기어려움

- 최근 이 규모에서 정부와 비정부조직 사이의 파트너십에 관여하는 주

민조직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4

- 직장, 대학교, 프로스포츠 등의 요소가 가미되며, 동네라기보다는 도

시적 성격을 띰

- 경제적 차원이 강조되며, 세계화에 따른 도시 간 경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자료: Somerville(2011: 89-91)을 요약

<표 2> 동네규모에 따른 특징

o 한국사회의 행정구역에 기초한 동네규모

- 인구자료에 기초해 위에서 제시된 유형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적용해보면,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읍과 동의 경우 ‘규모 3’

과 ‘규모 4’의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동네단위로서는 비교적 큰 규

모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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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의 경우 ‘규모 3’, 행정동의 통과 읍의 리가 ‘규모 2’, 면의 리의

경우 ‘규모 1’에 해당함

읍 면 동 리(읍) 리(면) 통(동)

평균인구 20,981 4,250 19,845 561 179 732

자료: 행정안전부(2011)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기초해 산정함

<표 3> 우리나라 읍․면․동 및 통․리 주민 평균수

(2011년 1월 현재)

o 대전시민의 인식을 통해 본 동네규모

- 2012년 11월 대전광역시민 830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동네의 의

미를 물어본 결과 ‘부모 허락 없이 취학전 아동이 놀 수 있는 작은

구역’에 응답한 사람이 13.9%(115명),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지역

같이 주민이 정체성을 가지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최소지역’

53.3%(442명), ‘행정동(예: 갈마동, 대흥동, 용운동 등)’ 26.9%(223

명), ‘도시전체’ 6.0%(50명)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1월 대전광역시민 597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동네의 의

미를 물어본 결과 ‘부모 허락 없이 취학전 아동이 놀 수 있는 작은

구역’에 응답한 사람이 18.3%(109명),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지역

같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구역’ 38.9%(232명), ‘행정동(예: 변동,

태평동, 둔산동, 대화동 등)’ 26.5%(164명), ‘자치구(동구, 중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11.7%(70명), ‘대전시전체’ 3.7%(22명)인 것으

로 나타남

3. 동네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형

1) 동네거버넌스의 의의

o 우리와는 달리 서구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제도적 맥락에서 동

네에 주목해왔음 / 동네는 ‘장소에 기초한 정책’(area-based

initiative)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공간단위 또는 ‘집합적 행위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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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collective actor formation)을 위한 중요한 사회․공간적 환경으

로 인식됨(Cars et al., 2004).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혁신적으

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동네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 및 정부의 책임(accountability)을 구현할 수 있

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renewal)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간주됨

(Stoker, 2005; Lowndes and Sullivan, 2008)

o 이처럼 동네를 바라보는 선진국의 제도적 관점은 대의민주제 병폐를

보완하고, 추락하고 있는 정부신뢰와 정당성을 회복하며, 행정서비스

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 처방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

주민자치의 문제는 행정체제개편 또는 정부구조 변화에 종속되는 문

제가 아니라 분권과 참여민주주의 철학에 뿌리를 둔 정부의 '근대화

'(modernization)작업으로 간주됨

o 다른 자치선진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크고

중앙집권 성향을 띠는 것으로 평가받아온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임.

1990년 말 신노동당정부가 들어선 이래, 동네단위까지의 분권과 지

역사회 참여중심의 다양한 동네제도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2010년 보수당 중심의 연합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그러한 기

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o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동네단위 제도 실험은 ‘동네거버넌

스’(neighbourhood governance)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음. 동네거버

넌스는 과거 정부서비스의 객체로만 여겨졌던 시민사회의 대표영역

인 ‘지역사회’를 더 이상 수동적 방관자가 아닌 공공문제 해결의 주

체 또는 파트너로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유효한 공간단위가 ‘동네’

라는 철학을 반영함

o 동네거버넌스는 동네라는 ‘지역의 하위수준(subolocal level)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서비스전달을 위한 장치들

(arrangements)’(Lowndes and Sullivan 2008: 62) 또는 ‘동네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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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과정’(Somerville, 2005: 2)으로 정의됨

o 동네거버넌스는 정치적 또는 관리적 권한이 동네수준에까지 위임되

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수준 행위자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

도 관련됨. 이 때 권력 또는 권한을 누가 얼마만큼 얻는가는 권한위

임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달라짐

o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도 동네거버넌스는 단순한 주민들

에 대한 의사전달, 주민과의 상담(consultation)으로부터 숙의적 포럼

(deliberative forum), 주민의 직접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동네의 규모도 주어진 문제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 결과적으로 어떤 유일한 형태의 동네

거버넌스가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정책 또는 정치적 프로젝트

의 목적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일정한 범위의 장치들이 존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동네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제도적 장치의 결합

이나 혼합의 형태를 띨 수 있음

2) 동네거버넌스의 모형

o Lowndes and Sullivan(2008)은 영국의 사례를 준거로 <표 4>에 나

타난 것과 같이, 네 가지 동네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함. 이상형(ideal

type)으로 볼 수 있는 이들 유형들은 동네역량강화(neighbourhood

empowerment), 동네정부(neighbourhood government), 동네관리

(neighbourhood management), 동네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을 포함함. 각각의 모형은 ‘왜 동네가 거버넌스를 위한

적절한 초점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시민적․사회적․정치적․경제

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원리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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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역량강화 동네정부 동네파트너십 동네관리

기본원리

시민적(civic)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민의 직접 참

여와 지역사회

관여의 기회

접근성, 의사결

정의 책임성과

반응성의 향상;

선출직 공직자

들의 향상된 역

할

총체적(holistic)

이고 시민중심

의 서비스전달;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의 협력

지역서비스전달

의 효율성과 효

과성에 대한 초

점

주요목표

적극적 시민과

응집된

지역사회

시민에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의사결정

서비스통합(join

ing up)과

조정을

통한시민후생

(well-being)

효과적

지역서비스전달

민주주의

형태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시민역할
시민:

발언(voice)
선출자: 투표 파트너: 충성 소비자: 선택

리더십

역할

주도자

(animateur),

촉진자(enabler)

의원

(councillor),

소시장

(mini-mayor)

중개인(broker),

의장(chair)

기업가

(entrepreneur),

감독자

(director)

제도유형

(영국)

포럼, 공동생산,

제3부문으로서

의 자산이전,

사회적 기업

타운의회(Town

councils),

지역위원회(are

a committees)

서비스위원회,

소규모 전략적

파트너십(LSP)

계약, 헌장,

행동계획

정책 사례

‘거대한 사회’

(Great Society)

제안들

'이중이양‘(dou

ble devolution)

지역전략적

파트너십

동네관리

선도사업

자료: Lowndes and Sullivan(2008: 62), Durose and Richardson

(2009: 34), Pill and Bailey(2012:3)을 통합․수정함

<표 4> 동네거버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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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네역량강화모형

- 동네역량강화모형은 ‘시민원리’(civic principle)에 기반을 둠. 시민

원리는 동네단위가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많

은 기회를 제공한

- 동네역량강화모형은 동네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을 반영함.

- 동네수준에서의 시민참여와 ‘발언’(voice)은 시민들 스스로 더 광범

위한 공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돕고, 지역사회 욕구를 결집하고

표출하며, 스스로 그러한 공적 가치와 욕구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중요한 리더십 역할은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animating), 촉진하는(enabling) 것임

- 이러한 목적은 시민참여의 양(volume)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주

변화 또는 배제된 집단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하

는 것을 포함함

- 제도적으로 동네역량강화는 주민상담, 포럼, 동네서비스의 공동생

산과 같은 동네수준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참여수단의 형태를 취하

게 됨

② 동네정부모형

- 동네정부모형은 ‘정치적 원리’(political principle)에 초점을 우면서

주민의 욕구에 좀 더 잘 반응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동네수준에서

의 공식적인 대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함

- 동네거버넌스의 정치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선출직 공직자의 접

근성, 반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의 세 가지 중

요한 가정에 기반을 둠

· 시민들은 동네수준에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관련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동네수준의 리더들은 좀 더 시민관점에 잘 반응할 수 있고, 지역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리더들의 성찰이나 행위가 그들의 의사결정의 결과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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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민들에게 좀 더 가시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리더들을 책

임지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음 이러한 가정은 동네단위에서

더 적은 수의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되며, 시민들에게 물리적

으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함

- 동네정부모형은 시민의 직접적 역량강화보다는 특정 지역의 하위

수준에서 선출된 의원(정치인)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할 것을 강

조함

- 동네정부는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s), 선출된 타운의회(town

councils)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어느 경우든 동네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는 것임

- 시민의 역할은 투표라는 자원을 통해 지역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들

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임

- 동네정부는 점차 신뢰를 잃어가는 대의민주주의의 광범위한 체계

를 소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봄

- 동네정치의 근접성과 적실성의 장점은 선출된 정치가와 대의민주

주의제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③ 동네파트너십모형

- 동네파트너십모형은 ‘사회적 원리’(social principle)를 적용한 동네

거버넌스 유형임

- 사회적 원리는 시민의 후생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에 초점을

둠. 과거 빈곤문제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욕구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나 개인이나 가족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에 의해 서비스가 파편화

(fragmentation)되어옴

- 이러한 서비스전달과 의사결정의 파편화로부터 발생하는 불편과

단절을 실제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동네임

- 시민들이 다양한 지역서비스에 접근하고, 복잡한 지역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동네야말로 전문성만을 강조한 접근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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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생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공적 서비스 설계와 협력적

의사결정과 같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공간적 단위가

됨

- 동네파트너십은 공공서비스전달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왔던 조직

또는 서비스의 파편화에 대한 대응책임

- 동네파트너십은 지역사회 주도하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

부문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동네수준에서의

통합된 서비스를 강조함

- 동네파트너십은 영국에서 등장한 ‘지역전략적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이 대표적인 예가 됨

- 동네파트너십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대표들을 하나의 집합적 의사

결정과정으로 묶는 체계로서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stakeholder

democracy)를 강조함

-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파트너십에 대한 충성(loyalty)과 다른 참여

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됨

- 동네파트너십에서 중요한 리더십 역할은 파트너들을 하나로 결집

시킬 수 있는 중개인(broker) 또는 집합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

들고 합의의 부재 시에는 중재할 수 있는 의장(chair)의 역할임

④ 동네관리모형

- 동네관리모형은 ‘경제적 원리’(economic principle)를 강조함. 경제

적 원리는 동네거버넌스를 통해 자원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함

- 동네규모는 서비스 생산 및 전달과정에 있어서 낭비를 확인하고

통제하는데 유리하며, 시민의 욕구를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유리함. 또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대규

모 행정단위의 정당성을 제공한다면, 서로 연관된 서비스의 제공

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와 중복비용의 감소 등에 기초한 ‘범위의 경

제’(economies of scope)는 오히려 동네와 같은 규모에서 쉽게 달

성될 수 있음

- 제도차원에서 동네관리는 취약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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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을 동네에 양도하는 일종의 급진적 해결책으로 볼 수 있

음. 동네관리는 지정된 취약동네에 대하여 한 사람, 팀 또는 조직

에게 동네관리자의 역할을 맡기게 되며, 동네관리자는 동네재생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2)

- 동네관리의 리더십은 고객에 초점을 두고, 혁신적이며, 공적 가치

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자원의 동원과 조정능력을 가진 ‘기업가적

기술’(entrepreneurial skill)을 발휘할 것이 요구됨

- 동네관리는 시민의 발언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를 추구하기보다

는, 시민선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내거나, 실질적 경쟁이

없는 공공부문의 현실 속에서 서비스헌장과 성과지표를 통해 대리

적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선택 메커니즘을 강조함

- 동네관리는 세금을 통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로서의 시

민선호에 충실해야한다는 시장민주주의(market democracy) 원칙을

반영함

3) Kooiman의 거버넌스 유형을 통한 동네역량강화 모형의 보완

o 주민자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직접 연관성을 갖는 모형은 동네역량

강화와 동네정부모형임.3) 우리나라 읍․면․동 동네자치와 연관지어

볼 때 두 모형이 상호 배타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모형에 우

선적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동네자치 성격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2) 구체적으로 동네관리자는 지정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우선순위와 고객욕구에 맞춰 다

양한 서비스전달자와 서비스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며, 새로운 서비스

를 실험하기위하여 주류서비스 공급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도 하고, 성공적인 실

험결과를 주류사업에 반영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주류서비스 공급기관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3) 실제 영국사례에서 볼 때 동네파트너십과 동네관리 모형은 지방자치 또는 주민자치의 맥

락이 아닌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또는 ‘동네재생’(neighborhood regeneration)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1998년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가 사회

적 배제로 인한 취약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동네들을 선별하고, 동네관리 또는

동네파트너십 모형에 기초한 제도적 실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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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의민주제의 민주성결핍을 바로잡고 단체자치 폐단을 보완하는 규

범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계층 또는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전

제하지 않는다면 실용적·현실적 차원에서 동네역량강화 모형이야말

로 동네지방자치 제도정착을 위한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o 현실적으로 동네역량강화 모형을 지방자치제도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는 지역사회 역량강화(참여)의 성격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필요로 함.

이러한 맥락에서 Kooiman의 거버넌스 유형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o Kooiman의 거버넌스 유형과 주민조직에의 적용

- Kooiman(2005)은 거버넌스를 ‘계층적 거버넌스’, '자율거버넌스

'(self-governance), '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의 세 유형으로

구분함

- 동네에서 형성되는 집합체 형태를 ‘주민조직’으로 가정하고, 거버넌

스 유형별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계층적 거버넌스

- 계층적 거버넌스는 동네단위 집합체(주민조직) 형성과 대표과정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재량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경우임

- 계층적 거번넌스의 장점은 규모를 가로질러 하향식으로 하나의 위

계조직 안에 수직적 통합이 달성될 수 있는 점임.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조직은 전형적으로 정부의 행정계층 단위에서 형성되고, 정부

정책의 집행 도구 역할을 하며, 정부의 하위기구와 같은 성격을 띰

- 주민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tokenistic)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일

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초정 받는 지역사회 리더들 격인 소수 ‘인

사이더’ 참여자들과 ‘아웃사이더’ 비참여자들로 구분되고, 참여가

예상되는 ‘통상적 용의자들(참여가 예상되는 사람들)’(usual

suspects)만이 거버넌스 활동에 높은 비율로 관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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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율거버넌스

- 자율거버넌스는 시민들이 국가권력의 견제와 보충을 위한 균형세

력이 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결과적으로 이 유형에서는 동네단위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

스로 조직화한(self-organizing)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동네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내리며, 형성된 주민조직

이 외부에 대해서 동네를 대표하게 됨.

- 여기서 주민조직의 형태는 동네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또는 주

민결사체나 포럼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됨.

- 자율거버넌스는 Somerville의 동네규모의 유형분류에 비추어볼 때,

동네에 대한 정체성과 애착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가장 작은 단위로 이름이 불리는 거주지’(규모 2)

수준에서 구축되기 쉬움

③ 공동거버넌스

- 공동거버넌스는 동네제도 형성과 대표가 정부와 비정부 기구 공동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임. 공동거버넌스에서는 지방정부와 동네단위

주민조직이 서로 다른 집합체의 대표로서 참여하게 됨. 이상적으로

이들 대표들은 평등한 기반 위에서 참여하게 됨

- 공동거버넌스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민들의 자율적 공적 공간이 필요함. 그러한 ‘대중의 공

간’(popular spaces)이 존재할 때, 공동거버넌스의 의제 또는 규칙

이 정부관계자에 의해 부과되지 않고 공동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높음4)

- Somerville의 동네규모 유형에 비추어볼 때, 공동거버넌스는 일단

정부계층이 존재하는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규모 3)

수준에서부터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4) Cornwall(2004)은 공공참여의 공간을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s)과 ‘대중의 공

간’(popular spaces)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초대된 공간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참

여제도의 원천(origin)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때 참여

주민들은 일종의 초대받은 마음으로 초대해준 정부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

고 있다. 반면 대중의 공간은 정부정책에 대해 항의하거나 자신들 또는 연대를 위해 서

비스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동기 부여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활동무대

(arena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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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네역량강화 관점에서의 주민자치 모형

o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참여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

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강조함. 국가권력이 아닌 주민

참여에 우선적 초점을 둔다면, 단순히 정부계층에 한정된 참여의 논

의를 벗어나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공적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

능함. 반면, 어느 수준이 되면 공식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조될 수 있음

o 두 가지 성격의 주민참여를 주민자치와 연관시켜보면, 전자를 ‘자율

형’, 후자를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로 부를 수 있음. 자율형 주민자치

에서는 동네주민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한 조직화를 강조하고,

동네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내리며, 구성된 주민조직이 외

부에 대해서 동네를 대표하게 됨. 반면, 민관협치형은 지방정부 공공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함

o 분석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모형은 서로 다른 동네 규모에 적합

한 모형임. 자율형이 주민들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의사결

정에 있어서도 모든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규모에 적합

하다면, 민관협치형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이면서 최소한의 정부가

존재하는 규모에서 가능함

o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는 행정계층이

존재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시작할 수 있음. 특히 현재 평균 인

구가 2만 명에 달하는 읍과 행정동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전체 주민의

참여보다는 주민대표의 행정참여에 초점을 두게 됨. 자율형 주민자

치는 읍․면․동의 하위단위에서 형성되기 쉬운 주민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당 동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조직

화와 직접 참여에 초점을 둘 수 있음. 두 모형을 현재 우리사회 주

민자치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연계해 보았을 때, 자율형은 ‘마을만



- 23 -

들기’ 사업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고, 민관협치형은 읍․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음.

o <그림 2>는 동네규모를 고려하여 두 가지 주민자치 모형을 도식화

한 것임

<그림 2> 동네규모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

o 민관협치형의 경우 지역사회의 대표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

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모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의 상호 협력자 또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자율형의 경우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시민문화 속에서 정

부의 촉진자, 촉매자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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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네거버넌스 유형별 사례분석

1. 동네역량강화 모형

o 영국의 경우 동네거버넌스의 시민적 원리, 사회적 원리와 경제적 원

리를 반영한 대표적 국가정책이 바로 ‘동네재생을 위한 국가전

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이하 ‘동네재생

국가전략’)임. 동네재생국가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길’(the

Third way)로 요약되는 1997년 집권한 신노동당의 정치철학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지나친 국가개

입이 불러온 수동적 인간으로의 개인의 전락과 신자유주의의 시장물

신주의로 인한 공동체파괴를 모두 부정함

o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능동적 개인의 활성화와 이들이 주도

하는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것에서 찾음.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는 민간부문과 자발적 부문과 연계하여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행위자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지역공동체와 자발적 부문 조직을 보

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촉진자·촉매자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됨

o 13년 동안 진행된 신노동당의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용 노력의 핵심

공간단위가 바로 ‘동네’임.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를 전략으로 삼아

신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동네단위 실험이 바로 ‘동네재생국

가전략’임. 1997년 신노동당정부는 ‘사회적배제국’을 신설하고, 3년간

의 준비과정을 거쳐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살

고 있는 장소 때문에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비

전과 함께 2001년부터 영국 전역을 통해 가장 극심한 88개의 빈곤동

네를 선정, 10년간의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옴

o 이 전략은 많은 빈곤동네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의 질과 기회

에 있어 극단적 차이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개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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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왔다는 반성에 기초함. 동네재생

국가전략은 동네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동

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동네의 다중결핍 문제를 ‘통합

적 접근’(joined-up approach)을 통해 타개하는데 초점을 둠

o 선정된 동네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해 고용, 보건, 교육, 범죄 및

주택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

이의 사회적 자본 형성 또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참여를 공식적으로

강조한 점이 중요한 특징임. 특히 선정된 동네의 자발적 주민조직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

체역량강화 기금’(Community Empowerment Fund)과 동네간 상호

학습과 연합을 위한 ‘공동체역량강화 네트워크’(Community

Empowerment Network) 제도를 도입함. 이 밖에도 작은 규모의 주

민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기금’(Community Chest), 참여를 위

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공동체학습기금’(Community

Learning Chest)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

o 이와 같이 다양한 기금을 마련한 것은 동네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에 대한 직접 참여의 기회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민들

이 지역공동체의 자조적 활동과 상호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 취약동네 범주를 벗어나 1998

년 마련된 LGMA와 내무부(Home Office)가 추진한 ‘시민혁신’(Civil

Renewal) 사업들은 일반 동네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형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o 민주적 혁신을 위한 정책의제들의 채택을 통해 지방정부 하위단위에

서 집행권을 가지고 기능하는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s) 또는 자

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포럼(area forums)을 지방정부가 자

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5) 영국정부는 또한 ‘시민개척

5) 지역포럼은 패리쉬의회 또는 타운의회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를 위해 영국정부

가 결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민의견 수렴의 기능을 가지며 기초정부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포럼은 당해지역 담당 행정직원으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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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Civic Pioneers) 또는 ‘함께 해낼 수 있다’(Together We Can)와

같은 시민혁신 사업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 시민의식’(active

citizenship)을 키우고 강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게 됨. 이러한 사업들의 초점은 개인들 스스로 중요한 지역사

회 문제를 확인하고, 주요관심사에 대하여 지역사회조직을 통해 해

결할 수 있도록 강화된 공동체를 만들며, 공공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민들과 중요한 공공기관 사이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둠

2. 동네파트너십 모형

o 동네재생국가전략과 관련하여 ‘사회적 원리’를 반영한 중요한 제도가

바로 ‘지역전략적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이하 LSP)

임. LSP는 최일선 지역의 참여부재가 취약동네문제 극복의 가장 큰

장애라는 판단아래, 하나의 지역적 조정역할을 위한 포괄적 틀 안에

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그리고 지역사회

부문이 함께 모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도록 만든 제도임(SEU, 2001)

o 보통 지방정부, 지방보건당국 및 교육기관, 경찰서 및 지역사회 대표

들이 참석하게 됨. LSP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략적 행위가 결정되

도록 개별 동네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에서 운영되는 것이 요구되는

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공존하는 것이 보통임

(Smith et al., 2007). 이 제도의 주요 기능은 첫째, 해당지역에서 가

장 시급한 의제들을 확인하고 전달하며,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수정하는 것임

o 둘째, 일자리, 교육, 보건, 치안, 주택 등과 관련하여 취약동네와 다

른 동네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동네재생전략을 개발하고 전달하는

것임

o 셋째, 공공서비스개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우선순위에 부

스 공급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약

간의 예산을 운용하기도 하며, 지역 환경개선,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과의 상담․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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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도록 주류서비스공급자(지방정부, 경찰, 보건서비스기관, 공공부

문외의 기관들)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모여 상의할 수 있는 포럼을

주도하면서 동네에 이해관계자 또는 조직들 사이의 합의와 헌신을

이끌어냄

o 넷째, 지방정부와 함께 적절한 목표를 고안하고 달성 수 있도록 ‘지

역공공서비스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를 도출해냄. 영

국 중앙정부는 88개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8억 파운

드의 ‘동네재생기금’을 마련하고, 2002년부터 시작되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서 LSP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3. 동네정부모형

1) 동네정부 제도 비교 모형

o 우선적으로 동네자치의 제도적 측면을 기초지방정부와의 관계 측면

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기초정부로서 공식적인 동네

자치정부가 존재하는지, 기초지방정부의 하위행정기관으로서 동네정

부가 존재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이 상당한 부분 동네까지 위임되어

자치단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기초지방정부의 산하 행

정기관으로서의 자치적 성격은 거의 갖지 못한 동네단위 정부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동네정부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임

o 동네단위 정부의 제도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가설)적 수준

에서 '주민권력(참여) 수준'과 '동네단위 분권 수준'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포함

해 일부 국가들의 동네단위 정부제도들을 배열해보면, <그림 3>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을 것임

o 동네단위 분권수준이 해당지역의 의제설정 및 의사결정권한을 동네

단위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까지 위임한 정도를 나타낸다면, 주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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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준은 S. 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 모형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비참여(조작, 교정), 상징적 참여(정보제공, 고객상담), 시민권력

(파트너십, 위임된 권한, 시민통제)의 단계와 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준동네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산하

준자치행정기관

기초지방정부 산하

준자치단체
기초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산하

행정기관

동네지방정부

현행

읍면동

주민센터

중국의

촌민․거민

자치

영국의

Local

Council

영국의

일부 작은

Parish

Assembly

일본의

정촌제

프랑스의

코뮌

정촌제

스위스의

큰 코뮌

스위스의

작은 코뮌

동네단위 분권

수준

주

민

권

력

수

준

<그림 3> 국가간 비교를 통한 동네정부 제도모형

2) 국가별 동네정부 제도 사례 예시

(1) 동네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① 스위스 코뮌

o 스위스 연방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코뮌의 높은 분절성(fragmentation)임.

2003년 인구 730만 명인 스위스에는 2,842개의 코뮌이 있음. 코뮌 당

평균인구가 2,568명인 셈임. 이것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이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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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1,724명의 81분의 1에 지나지 않음. 심지어 스위스의 기초정부

코뮌의 평균인구가 우리나라 읍․면․동 평균인구 13,168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임. 코뮌 2,842개의 90%가 우리나라

편의 평균인구 5,000명 미만이며, 거의 절반의 코뮌이 주민 500명 이

하의 작은 마을임(안성호, 2005: 84-85)

o 스위스 코뮌은 캔톤법의 범위 안에서 제각기 적절한 정치구조를 선

택하고 독자적 행정을 수행할 자유를 누림. 코뮌의 정부형태를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규모임. 인구 2만 미만의 작은 코

뮌정부는 소수의 선출된 시간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지만, 큰 도시정

부는 별도의 의회와 전업으로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구성된 집

행부를 가지고 있음

o 대체로 작은 코뮌에서는 주민총회가 의회의 역할을 대신함. 현재,

2,842개의 코뮌 중 5분의 4는 의회 대신 주민총회를 운영함. 18세

이상의 주민은 매년 4~5회 열리는 주민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음.

일부 캔톤에서는 코뮌주민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주민의 의무로 간

주하여 불참하는 주민에게 소액의 벌금을 물리기도 함. 일정 수의

유권자들이 의제를 선정해 주민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주민

은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참석하여 행정위원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

들을 선출하고 행정위원회와 주민이 제출한 의안과 주요 법안 및

청원을 결정함. 주민은 주민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음

o 인구 2만명 이상의 코뮌에서는 입법권이 부분적으로 주민에 의해 선

출된 코뮌의회의원에게 위임됨. 그러나 코뮌의회의 주요 결정은 반

드시 주민투표에 회부됨. 이 밖에도 코뮌의회의 크고 작은 결정은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됨. 코뮌의 주민발안권은

거의 모든 캔톤에서 인정되고 있음

o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코뮌은 코뮌의회를 둠. 코뮌의회의 정수는 인

구나 유권자의 수에 따라 코뮌마다 다름. 코뮌의회의원은 캔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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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이 정한 선거방법에 따라 다수제나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흔히

캔톤법은 코뮌의 코뮌의회의원의 선거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성호, 2007)

② 프랑스 코뮌

o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과 광역자

치단체인 데파트망(department) 및 레지용(region)의 3층제로 구성되

어 있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은 가

장 복잡하고도 전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먼저 그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o 코뮌은 중세 내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코뮌의 법적 지위는 원칙상 모두 동일하게 규

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수가 36,551개에 이를 만큼 많고, 규모

와 성격 면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 코뮌의 주민수는 90% 이상이

2,000명 미만이고, 100며 미만의 주민을 갖는 코뮌의 수가 4,000개나

되며, 10,000명 이상의 주민을 갖는 코뮌은 2%이고, 코뮌전체의 평균

인구는 1,500명에 불과한 실정임(배준구, 1993: 2-3)

③ 일본의 정․촌제

o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은 1950년대부터 시정촌 합병

작업을 전개하여 왔는데, 최근 1999년 3,229개에서 2007년에는 1,804

개로 통폐합되었음. 그리고 합병특례법(2004)으로 합병에 의해 없어

지는 정․촌을 중심으로 지역협의회, 지역자치구, 합병특례구를 설치

하도록 허용하였음.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시정촌 내부에는 지역협의

회나 지역자치구 및 합병특례구 중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함

o 지역협의회는 지역자치구나 특례구가 아니면서 지역협의회만 두는

경우로 216개 단체에서 780개가 조직화되어 있음. 지역협의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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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됨. 이들 협의회가 지니는 성격은 합병특례구의 경우는 법인격을

갖는 반면, 지역자치구는 법인격이 없음. 그러나 합병특례구와 지역

자치구를 막론하고 그 활동의 중심은 ‘지역협의회(합병특례구협의

회)’임. 지역협의회 위원은 시정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지역

협의회는 시정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

민, 정내회, 주민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함. 시정촌건설계획

의 집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정촌의 기본구성, 보조금, 마을가꾸

기 사업 등의 심사를 담당함. 행정기관은 구역의 사무소(우리의 동

사무소)로 이곳에서 지역협의회(우리나라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

함(이승종․김혜정, 2011; 316)

(2) 준동네지방정부

① 영국의 Local Council

o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설치한 위원회들뿐만 아니라 선거에 기초한

타운의회 또는 도시적 패리쉬의회의 확산이 강조되어옴(Somerville,

2007; Young Foundation, 2006; Jones, 2007). 패리쉬의회 또는 타운

의회는 영국에서 일종의 최하위 자치계층으로 간주됨.6) 2007년 현재

영국 전역을 통해 8,700개의 의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Jones, 2007). 이들 의회들은 크기, 자원, 열의, 활동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부분 패리쉬 또는 타운의회들은 5,000명 미만

의 주민들로 구성되지만 영국에서 가장 큰 타운의회인

Weston-Super-Mare와 같이 72,000명의 인구를 가진 경우도 있음

6) 타운의회 및 패리쉬의회의 장점은 잘 확립된 법적․재정적 틀에 기초한 민주적 선거과

정,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

하는 것, 기획과 같은 지방정부기능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단점은

첫째, 대부분의 의회가 5,000명 미만인 상황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전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직을 수행할 후보를 충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일

종의 해당 패리쉬의회 또는 타운의회 관할구역의 세금에 해당하는 부과세(precept)와 관

련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패리쉬의회와 타운의회의 관할구역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라고 생각하는 곳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Somerville, 2007).



- 32 -

o 이들 의회들은 영국국민의 약 30%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들 의회들은 거의 농촌지역에만 존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미미하게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임. 1997년에 만든 ‘지방정부 및 평가

법’(Local Government and Rating Act)에 의해 영국에서는 구의회

하위단위에 있는 동네나 타운 주민들이 상위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형

성하거나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패리쉬 또는

타운의회를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o 동네정부모형은 이러한 동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단위 정부의 설

치를 장려하고 확산하려는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이러한 노

력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의 역할은 투

표를 통해 기초정부 또는 동네정부 의원들을 선출하고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둠

o 선진국의 동네자치 혁신사례는 주로 중․대도시에 동네 수준에서 이

루어져옴. 예외적으로 기초정부의 평균인구규모가 13만 명에 달하는

영국의 경우에도 농촌지역 중심으로 기초정부 밑에 1만2천여 개의

준(準)자치계층인 지역의회(local councils)가 있음. 지역의회는 동네

수준의 준자치계층으로서 공식적 자치계층은 아니지만 동네자치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음.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03

년부터 2,200개의 패리쉬(parish)가 존재하는 잉글랜드를 대상으로

실적이 좋은 파리시로 하여금 기초정부로부터 더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모범파리시․타운의

회제도’(Quality Parish and Town Council Scheme)‘를 시행해왔음

(안성호, 2009: 12)

o 런던의 32개 구들(boroughs) 중 하나인 이슬링턴 구(Islington

borough)는 1980년대 초부터 동네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험

을 시작했음. 1982년 이슬링턴 구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비

효율․무책임․비대응성․부서할거주의 등 관료제의 고질적 병폐들

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네분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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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소위원회(Decentralization Sub-Committee)를 구성하였음. 분

권화소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85년 3월 4개의 동네사무소

(neighbourhood offices)가 시범적으로 개설되었음

o 1987년 3월에는 이슬링턴 구 전역에 24개의 동네사무소가 설치되었

고, 동네사무소마다 주민대표들로 동네포럼(Neighbourhood Forum)

이 구성되었음. 동네포럼은 공식적으로 구의회의 자문위원회로 설

립되었지만 점차 영향력을 강화하여 어느 정도 동네의회

(neighborhood council)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동네포럼의 특

징을 살펴보면 <표 5>과 같다(안성호․곽현근, 2004: 193-195)

<표 5> 영국 이슬링턴 구의 동네포럼의 특징

  동네포럼 수  24개 (동네사무소 당 1개씩)

동네포럼 

위원구성원칙

 * 구의원은 출신 지역사회 동네포럼에 투표권이 없는 위원으로 참여함.
 * 소수민족․장애인․여성․은퇴노인․미성년자 등 과소 대표되기 쉬운 집단의 

대표성을 충실히 보장함. 

동네포럼

위원선임방법 

 * 포럼위원들의 선임은 선거방식, 지역사회단체들의 추천방식, 이 두 가
지를 혼합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함.

 * 현재 2개 동네포럼은 선거방식을, 6개 동네포럼은 지역사회단체의 추
천방식을, 나머지 16개 동네포럼은 혼합방식을 채택함.  

동네포럼위원 수    20~40명 (전체 위원들 중 50%를 여성위원들로 충원) 

동네포럼 산하 

소집단모임

 * 동네포럼마다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소집단모임을 운영함.
 * 현재 6개 동네포럼이 1개씩, 8개 동네포럼이 2개씩, 2개 동네포럼이 3

개씩, 1개의 동네포럼이 4개씩 소집단모임을 운영함.  

동네포럼의 기능  

 * 공식적으로는 구청에 대한 자문위원회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네사무소와 구청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력을 행

사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함. 특히 1989년부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동네포럼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됨. 

동네포럼의 활동

 * 동네사무소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서비스 질의 점검, 동네사무소와 
구청의 직원들에게 출석․보고 요구, 동네사무소 예산의 지출프로그램 
작성, 동네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참여, 지역사회주민의 통합과 의견수
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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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네관리 모형

o 영국의 동네재생국가전략과 관련하여 ‘경제적 원리’를 반영한 제도가

바로 ‘동네관리선도사업’(Neighborhood Management Pathfinder; 이

하 NM)임. NM은 취약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재생국가전략

이 채택한 일종의 급진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음. NM은 지정된

취약동네에 대하여 한 사람, 팀 또는 조직에게 동네관리자의 역할을

맡기게 됨. NM관리자는 지정된 동네 안에서 주민들의 우선순위와

고객욕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전달기관들과 서비스수준을 합의·조

정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실험을 주도해나가게 됨

o NM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

서비스공급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동네포럼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의 공론의 장을 마련함. 둘째, 우선순위를 세우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로서 동네수준에서의 욕구와 자

산을 조사함. 셋째,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파트너들 사이에 책

임을 배분하며,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함께 장기적 비전과 실천계획

을 발전시킴. 넷째,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 공동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며, 학습이 일어나고 공유될 수 있도

록 평가체계를 만들어냄

o 실제 NM은 지방정부에게 두 가지 도전을 부여함. 첫째, 서비스를

현장수준으로 분권화하고 서로 다른 부서들 사이의 종합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임. 둘째, NM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공공부문의 문화가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

천될 수 있도록 진정한 권한과 책임이 동네단위에까지 주어져야 한

다는 것임. 동네관리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 Gloucester

시에서는 Barton, Tredworth와 White City의 세 동네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중요하다’(Community Counts; CC)라는 동네관리 체계를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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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C체계는 보건, 교육, 지역안전, 고용과 주택 및 환경의 다섯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현장을 서비스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자원배분 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 공

급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핵심장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주요서비

스가 시민 개개인의 욕구와 동네 욕구에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o CC는 한 명의 상근 동네관리자와 소수의 스태프 팀에 의해 운영됨.

이들 관리자 팀은 18명으로 구성된 동네관리위원회(neighbourhood

management board)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이들 위원회 위원들은

법으로 지정된 조직,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지역사회

집단(community groups), 그리고 세 동네 각각의 주민들을 대표하

고 있음. 특히 주민대표들은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다른 기

관의 대표들과 함께 매년 검토되는 동네관리운영계획의 설계와 실천

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함

o CC체계를 통해 취해진 사업들의 예를 살펴보면, 동네에 기반을 둔

새로운 치안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확대, 동

네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공동체을 대상으로 한 보건향상 프로그

램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2007년 영국정부가 수행한 동네관리 사업에 대한 2단계 평가에 따르

면, 취약동네의 모든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음. 특히

실업 또는 고용과 관련한 개선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동 평가는 동네관리의 가장 큰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행태변

화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지난 3년간 자신의 동네가 개선되

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4%였던 반면, 이 사업을 수행

했던 지역에서는 29%로 나타남.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버려진 주택

의 발생률, 길거리 낙서 등과 같은 물리적 무질서뿐만 아니라, 범죄,

인종적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무질서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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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 밖에 가로청소나 경찰서비스 등에서도 더 나아진 것으로 진단되

어 전반적으로 동네관리 사업들이 동네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IV.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전략과 과제

1. 다양한 동네단위 정책실험의 강화

1) 원리

o 동네거버넌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주공간을 매개로 정부, 시장

및 시민사회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기술하는 경험

적 의미와 세 부문의 적절한 관계형성과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야한다는 처방적․규범적 의미를 모두 가지게 됨

o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것처럼 경험적 측면에서 동네는 상품,

지역사회, 정책 환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혼재되어 나타남. 동네거버

넌스의 의미를 현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처방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품이나 소비대상으로서

의 동네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정책환경으로서의 동네의 모습에 보다

많은 무게가 실림. 실제 동네거버넌스는 동네의 의미가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단위로서 동네에 주목하게 됨

을 의미함

o 동네에서의 주민참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제도도입도 중요하지

만 복지, 보건, 치안,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집단보다

도 동네를 매개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가치를 생성

한다는 공동생산의 방향에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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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충청남도가 재량을 가지고 전개해나가는 많은 정책실험들의 초점을

동네라는 ‘장소중심의 접근방법’(place-based approach) 또는 ‘장소만

들기’(place making)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나가야 할 것임.

o 단순히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마련해놓고 실제 동네현장에서

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에서 동네 단위의 정책실험이 이루어고 주민들의 참여가 독려될

때,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동네단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

니라 자신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제를 통해 참여유인이 제고되고 정

부와 함께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집합적 역량도 강화될 가

능성이 높아짐

2) 동네단위 사회정책의 예시: 취약동네 복합적 재생사업

o 영국 동네거버넌스의 거의 모든 모형을 아우르는 중요한 실험이 바

로 ‘동네재생국가전략’이었음을 감안할 때, 충청남도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 보건, 복지, 교육, 치안, 물리적 환경,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취약동네의 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동네재생국가전략임

-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도는 현장에서의 복합적 문제의 성격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서별 기능에 따라 칸막이식 자기편의적 접

근을 해옴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반성

에 기초함

- 취약계층이 특정 동네에 집중되는 사회적 격리 현상이 두드러짐과

함께 사람뿐 아니라 장소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됨

o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도시의 달동네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취약동

네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문제의 집중과 함께 슬럼화와 사회적 격리

또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 두드러짐

- ‘도시의 외딴 섬’ 또는 ‘한 도시안의 두 나라’로 비유되는 취약동네

의 문제를 방임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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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달동네와 같은 구도심 취약동네를 자본

과 개발논리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취약동네 지원

을 통해 해당 동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대내외적 공동체적 관

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보호, 사회적 포용, 지속

가능한 도시의 구축과 같은 선진적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임

o 양극화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

장 열악한 취약동네를 선정 충청남도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

제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

o 취약동네재생을 위한 접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함

- 도시의 낙후된 취약동네 종합적 재생 통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 도시 내 동네 간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형성

- 과거 전면철거방식 도시재생과정에서 파괴되어온 취약지역 주민들

사이의 관계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보호

- 도시 구성원들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규범의 공유 및 강화

- 복합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 모색으로 범위경제(economies

of scope)가 구현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부서이기주의 또는 칸막이식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 해소

o 물리적 도시재생의 단편적 초점을 지양하고, 사회정책과 도시재생정

책을 결합한 종합적 접근의 모색

-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의 취약동네 도시재생 차원을 넘어서

서 복지, 보건, 교육, 지역공동체 보존 및 복원 등과 같은 사회정책

과 결합시킴으로써 취약동네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

을 강구함

- 취약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정부서비스의 설

계와 함께 취약동네 주민들의 결속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의식적 노력을 기울임



- 39 -

o 객관적 평가지표를 통해 충청남도에서 가장 취약한 동네들을 선정하

고, 해당 동네에 대한 철저한 욕구조사와 주민참여를 통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함

- 다중결핍지수(multiple deprivation index)와 같은 지표의 설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차원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약동네를 선정

- 단순히 기능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네에

서 요구되는 복지, 보건, 치안, 물리적 환경, 교육,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차원적 욕구에 대한 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주민자치 모형의 이원적 접근과 상호연계 노력

o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존하는 주민자

치위원회나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와는 별개로 진행되면서

동네자치의 의미와 참여주체에 대한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o 충청남도의 경우도 관련법에 근거 주민자치모형을 4개로 나누어 접

근하고 있지만 중앙의 부처별 칸막이식 접근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

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o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니셔티브를 가진다는 맥락에서 앞서 논의한 이론적 근거

에 바탕을 두고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이라는 두 가지 모형을 중심

으로 주민자치 실험을 구상하고 전개해나갈 것을 제안함

- 자율형 주민자치는 동네주민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한 조직화

를 강조하고, 동네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내리며, 구성된

주민조직이 외부에 대해서 동네를 대표하게 됨. 이 때 지역사회 참

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강조됨

- 민관협치형은 지방정부 공공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과정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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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형 민관협치형 자율형

의사결정 정부결정
공동결정

(joint decision) 지역사회 결정

집행
(서비스 생산) 정부서비스생산 공동서비스생산

지역사회 서비스
생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상담(consultation)
또는 자문

대표 및 상담
파트너

시민인프라 구축
(규범적 정당성 확보)

초점이 되는
동네 규모

읍․면․동
(규모 3)

읍․면․동
(규모 3)

통․리 또는
읍․면․동

(규모 1․2 또는 3)

참여를 위한
정치적

공간(space)의
의미

초대된 공간
(invited spaces)

대등한 협력적 공간
대중의 공간

(popular spaces)

거버넌스 모형
계층적 거버넌스

(정부모형)
공동거버넌스

자율거버넌스
(지역사회 자율모형)

민주주의 모형
대의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시간적 관점 현행모형 중․장기적 발전모형

<표 6> 주민자치의 발전방향

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함. 이 때 지역사회 참여는 주민대표의 참여

로 특징지어짐

- 일반적으로 ‘동네규모’가 두 모형의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됨

<그림 4> 동네규모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

o <표 6>은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과 원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음

자료: 곽현근(2012)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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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의 연계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함

- 실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 서기위해

서는 자율공간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를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민

관협치형은 자율형을 전제로 함

-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는 자율형을 동시에 고

려한 것이어야 함

- 현실적으로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됨.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운동에 주도적 역할

을 한 지역사회 리더들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하고 유도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참신한 지역사회의 의

제들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역으로 주민자치위원들로 하

여금 마을만들기와 같은 자율형 주민자치 활동의 리더역할을 수행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규범

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은 동네단위 마을

만들기가 낳을 수 있는 폐쇄성 및 집단이기주의를 완화하고 마을

과 마을을 잇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형성

의 역할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기대해볼 수 있음

o 두 가지 주민자치 모형을 중심으로 각각의 모형에서 제도적 또는 정

책적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실

험을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임. 탐색적 차원에서 제도적 노력의 초

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5>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자율형 주민자치를 위해 지역사회에 요구되

는 조건들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임

- 민관협치형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기획과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는데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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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협력적 주민자치 모형 

자료: 곽현근(2013)

3. 지역사회 형성의 촉진자․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의 명확한 인식

o 주민자치 관점에서 행정의 역할은 지역사회(주민)를 ‘위해’(for)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with)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될 것임

o 문제는 계층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기관과 비교

할 때 행정의 파트너로서 집합적 역량을 가진 지역사회가 존재하는

가에 관한 것임. 특히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원자화된 현대사회의

보편적 추세뿐만 아니라 “가족밖에 믿을 구석이 아무 데도 없다”라

고 이야기할 만큼 뿌리 깊은 가족주의(familism)와 선진국에 비해 매

우 높은 이사율 같은 요인이 우리사회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에 큰

장애가 되어왔음

o 마을만들기와 같은 지역사회 형성 노력이 아래로부터 주민 자율적으

로 생성될 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우리사회의 시민문화 속에서 정부의 촉진자, 촉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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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불가피함. 즉, 주민자치를 위해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 ‘지역

사회역량형성’(community capacity building)을 위한 촉진자, 촉매자

의 역할임. 앞으로의 지방정부 역할은 입법에 의해 위임된 서비스전

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를 키우고, 지역주민과 권력을 공유하

며, 지역사회가 좀 더 조직화되고 능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방식으

로 위임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임

o 현실은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지역사회 형성 사업 결과가 지역사회

의 관여 없이 정부 혼자서 만들어낸 결과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

- 현재 정부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

우 주민의 ‘마을만들기’ 실천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의 ‘마을만들

어주기’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정부지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마을만들기를 위한 보조금 또는 외부전문가컨설팅 형태의 제도적

지원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임기 내 성과와 선거를 의식

한 단기 프로젝트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원금에만 관심을 가진 일

부 주민과 담당공무원이 결탁해서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

반사임

-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전문가집단이 촉진․촉매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체과정을 주도하면서 주민은 수동적이고 타율적 행

위자로 남게 된다는 지적도 이어짐.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는 한시적으로 기여할지 모르지만, 주민들 사이의 공동

체의식과 집합적 역량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부지원

이 끊기면 사업도 중단됨

o 원인은 정부의 계층성에서 파생되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관행으로 인

해 지역사회 형성과 같이 더딘 과정에 대한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계적 문화 속에서 일해 온 공직자들이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소화해낼 경험과 기술, 또는 역량이 부족

한 데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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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을 위해 서비스 목표를 정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왔던 행정

의 타성이 새로운 촉진자․협력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할 수

있음

- 많은 마을만들기가 주민역량강화보다는 사업결과 보여주기에 급급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음

- 마을만들기가 성과를 거두려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만큼이나

주민을 위한 유일한 서비스전달자 또는 문제해결 주체라는 행정의

태도와 관행을 버리는 학습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o 정부의 계층성․전문성에서 파생하는 하향적․일방적 논리를 지역사

회에 강요하지 않고, 더디게 가더라도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보호하

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촉진자․협력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견지하는

것이 성공적 지역사회 형성 또는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o 충청남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이 해당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관여시키고,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지

원하며 네트워킹, 갈등조정을 계획하고, 주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실

천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촉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조직차원에서도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 반응과 리더십을 보상하는 성

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상담과 공동기획을 위한 체계

를 정비하며, 지역사회 욕구와 우선순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회계, 지출 등의 절차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4.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주민자치 사업 목표의 명확화

o 마을만들기를 포함한 지역사회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

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 환경변화 또는 경제적 이익창

출과 같이 주민의 단기적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 지역사회의 회복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민으로서의 주민의 모

습을 되찾기 위한 것임. 시민은 자신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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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동네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기꺼

이 감수하려는 사람임. 주민의 시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민의 법

적 지위 또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협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같은 사고와 행위방식

을 교육시키는 것에 관한 것임

o 참여과정 속에서 획득되는 민주적 가치들이 지역사회 형성과 주민자

치를 위해 시민을 관여시키는 이유라면, 주민자치에 초점을 둔 사업

들의 경우 사업결과의 물리적 또는 가시적 측면이 우선시되고 강조

되는 것보다 개방성, 민주성, 협력, 공유된 책임성이 동시에 강조되

고 평가되어져야할 것임

o 마을만들기 같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의 목표가 단

순히 주거환경, 복지, 보건 등과 같이 물질적 삶 또는 실질적 가치

(substantive values)의 향상에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회

복, 민주적인 의사소통, 집합적 주민역량 강화와 같은 과정적이고 비

물질적 측면을 명확한 목표로 제시하고 전략들을 모색하게 될 때 주

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o 지역사회 형성의 목표가 ‘좋은 관계 맺기’라고 한다면, 정부의 참여

제도나 지역사회주민조직 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마련하고 실천

하려는 노력이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좋은 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이 중

요함. 소통은 ‘서로간의 생각을 통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 소통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되도록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임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요구함

․ 서로 소통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권력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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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가?

․ 어떤 판단이나 결과에 대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은가?

․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평가를 하고 있는가?

․ 언제 어디서나 나의 의견을 정당하게 이야기하는가?

․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o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의 참여제도나 지역사회주민조직 운

영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마련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미국 Los

Angeles의 일부 동네의회의 의사소통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음. 회

의진행의 관행적 방식을 Robert's rule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해

“좀 더 상냥하고 예의바른 형제”(kinder, gentler sibling)를 Bob's

rule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Leighninger,

2008: 23)

- 다른 사람,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라.

-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마라.

- 말할 때는 25개의 단어나 그 이하로 이야기하도록 노력해라.

- 현재 진행되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 옆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마라.

- 한 아이디어가 이전에 언급되었고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그것

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만 이야기하라.

- 어떤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

을 공유할 기회를 갖도록 하라.

- 짧게 말하고 초점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이것

이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되게 만든다.

5. 민관협치형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1) 기본방향

o 현 시점에서 주민자치 제도화의 출발점은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참여민주주의 철학에 가깝게 혁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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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할 것임

- 오랜 역사 속에서 뿌리내린 외국제도의 섣부른 모방이 아니라 외

국사례로부터 교훈을 얻되 우리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참여민주주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야말

로 사회적․정치적 혼란과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자치를

뿌리내리는 최선의 전략이 될 것임

o 현실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제도가 전체 행정체제와 맞물려 충청남도

의 재량을 넘어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주민자

치를 선도해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민관협치형 주민자치의 기본방향

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주민조직과 정부와의 관계 재설정

o 현재와 같이 정부편의를 위한 ‘초대된 공간’에서의 집행도구나 상담

창구 수준의 기능이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사회 주민대표로서 정부

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관계가 재설정되

어야함

o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읍․면․동장과 함께 ‘공동의

사결정’(joint decision)을 내릴 수 있거나 읍․면․동 및 기초자치단

체 행정에 대한 설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공식권한이 주민자치위

원회에 부여되어야 함. 예를 들면, 일정한 예산을 읍․면․동에 배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서 해당 동네를 위한 자원 배분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방식을 생각

해볼 수 있음. 또한 기초 또는 광역정부가 해당 동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과의

논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여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사전고지

체계’(early notification system)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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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확인 또는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련 공직자 출석을 요구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참여행정위원회와 같은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러한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참여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험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경

우에만 의미 있는 수준의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임

(2) 주민자치위원회에 의미 있는 역할의 부여

o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주민대표 기능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

민들과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o 마을만들기 사업의 리더 역할 뿐만 아니라 동네포럼 또는 동네욕구

성명서(neighborhood needs statement)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지

역사회 의제의 공론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o 주민자치센터 출범과 함께 명목상 센터의 기능으로 열거된 주민자

치, 지역복지, 문화여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의 역할이

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기대되는 부분들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자원과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자치의 초석을 쌓

는 길이 될 것임

(3)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재해석

o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정

치적 대표가 아니라 ‘시민대표’(citizen representatives)로서 행정과정

에 참여하면서 집행부 행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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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회와 같이 정치적 대표를 요구하는 조직이 아닌 만큼, 정기적․경

쟁적 선거만을 정당한 구성방식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음. 실제 주민

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로부

터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규범적 정당성’이 선거를 통한 ‘절

차적 정당성’만큼 중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직접선

거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무작위추첨 등의 절차적 방식뿐만 아니라

리더의 역량, 소수자집단의 대표성과 같은 다양한 대표성 기준을 자

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대의민주제의 대표성이 갖지 못한 부

분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o 구성방식의 다양성은 허용하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근거를 단순한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법 또는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명시해줌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참여위원

들 스스로 자신들의 참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주민자치위원 수는 지역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15~30명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분과위원회별 활

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분과위원회의 경우 획일적 방식보다 주민

자치센터에 부여된 기능을 참고로 지역의제, 자원 및 역량을 고려하

여 주민들 스스로 구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자생단체의 진단 및 혁신을 위한 노력

o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자생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현재 읍․면․동에

는 일반적으로 10여 개 정도의 자생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이들 단

체들은 대부분 정부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고 손쉬운 동원 대상이 되

면서 관변단체로 분류되기도 함

o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저조한 현실 속에서 이들 단체들은 행정과 협

조하여 지역의 궂은일들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생단체의 경우 시대변화와 함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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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채 친목모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행․재정지원을 받거

나 선거철마다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되면서 지방행정과 정치에 대

한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왔음. 또한 자생단체장 또는 회원들 사이의

중첩내지 순환되는 관계망을 통해 견고한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엘리

트연합을 형성하면서 정치․행정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 참여를 모색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이자 걸림돌

로 작용해왔음. 특히 대부분 자생단체들이 중앙정부 관리 하에 전국

규모의 계층적 조직형태를 띠고 중앙과 연계된 지방정치가의 충원통

로가 되는 등 우리사회 정치․행정구조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

에도 대다수 국민의 무관심 속에 좀처럼 제도적 혁신과 변화를 도모

하기 어려운 형편임

o 현재 많은 읍․면․동 자생단체장이나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겸

직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유지들의 사회적 신분 유지

를 위한 또 하나의 사교단체로 간주되기도 함

o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를 위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행정과 지방정치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지 기반위에 지방행정과 정치를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민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판도라의 상자’를 과감히 열고 현존하는 지역사회 리더십에 대한 철

저한 구조적․행태적 진단과 반성, 처방을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임.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방식으로 자생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읍면동 공공서비스의 재분석 및 공동생산을 위한 노력의 강화

o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결정 권한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에 대한 기여, 그리고 주민조직화와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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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민이 가치를 두는 서비스 생성의 유일한 주체가 정부라는 생각과

함께 더 큰 규모의 정부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서비스공급에 유리

하다는 논리가 읍․면․동 행정기능의 폐지 내지 축소를 정당화하고

있음. 하지만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비용절감과 효과를 위해서는 지

역사회 참여가 필요하고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가 정부의 전문성과

결합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읍․면․동의 행정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행정혁신의 초점이 되어야 함.

o 물리적․심리적으로 소원한 시․군․구청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

는 동네에서 피부에 와 닿는 복지, 보건, 환경, 치안 등의 의제를 두

고 뜻있는 주민들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인 주민자치의 모습이자

현대 행정이 요구하는 ‘거버넌스’의 실천이 됨.

o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for)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with) 공적 가치를 생성한다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은 정부의 기능배분방식에

있어 시민에게 가까운 정부에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가까운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

는 안 된다는 지방분권의 ‘보충성 원칙’이 지켜질 때 현실화될 수 있

다. 현대행정의 공공서비스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의 공동생산 관점으로부터의 지방정부서비스 진단을 통해 읍․면․

동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2) 실천과제의 예시7)

(1) 동네발전기획(Neighborhood Development Planning) 프로그램

7) 본 항은 현재 구체화시켜나가는 단계로서 향후 보완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동 준
자치계층화에서 논의된 일부 내용은 현재 민관협치형과 자율형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제시
한 상태로 향후 두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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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동네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동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진정

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함.

② 실시단위: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현 주민자치위원회) 또

는 별도의 동네발전기획포럼을 구성하여 ‘동네발전계획’을 수립

함. 동네발전기획과정에 마을주민회, 아파트주민자치회, 주민조직,

종교단체, 동네 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함.

③ 주민투표: 국가, 시도, 시군계획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동네

발전계획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해 확정함.

④ 조례 채택: 주민투표로 확정된 ‘동네발전계획’의 집행력을 담보하

기 위해 조례로 채택함.

⑤ 교부금 지원: 조례로 채택된 동네발전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

원하기 위해 동네발전교부금을 책정하여 지원함.

⑥ 주민회비 징수: 동네발전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 회비를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주민

회비(precept or levy)제 도입을 강구함.

⑦ ‘동네기획디자인(Neighborhood Planning & Design)’팀 설치:

읍면동 동네발전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를 기술적, 행재정적 지

원하기 위해 도 정책기획실 내에 동네기획디자인팀(공무원, 충남

발전연구원 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설치함.

⑧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충남발전연구원에 ‘동네발전기획지원팀’을

설치하여 동네발전기획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민과 공무원

의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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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동네발전기획지원조례 제정: 읍면동의 동네발전기획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동네발전기획지원’ 도조례를 제정함.

⑩ 프로그램 추진예산: 2015년 하반기 도 전역 읍면동 실시에 대비

해 매뉴얼 개발, 교육훈련 실시, 3개 읍면동 시범실시(2014. 3. ～

2015. 3.)를 위한 예산을 배정함.

매뉴얼 개발 및 제작: 3000만 원

주민 및 공무원 교육: 1000만 원

3개 읍면동 지원비: 1,000만 원 × 3개 읍면동 = 3000만 원

주민회의, 공청회, 세미나 경비: 2000만 원

동네기획디자인팀 운영비 등: 2000만 원

(2) 읍면동 준자치행정계층화

o 읍면동 준자치화

① 읍면동 분권: 행정권, 재정권, 인력 강화

② 주민참여 확충

-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주민대표성 강화

-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발의, 공동생산, 주민참여예산,

전자민주주의 등 확대

o 동네자치 활성화과제

① 소통은 동네자치의 혈액

② 동네자치 리더 육성 프로그램

③ 동네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과 활용

④ 은퇴노인은 동네자치의 최대 자산

⑤ 청소년의 참여유도: 청소년의회 구성

⑥ 사회경제적 약자의 참여유도

⑦공적 공간(public space)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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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민관 파트너십 형성

⑨ 공무원의 동네자치 교육

⑩ 동네발전계획 수립

⑪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⑫ 동네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종자돈

⑬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

⑭ 동네자치는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학습과정

6. 자율형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8)

8) 본 절의 내용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보완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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